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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엔트로피’라는 열역학 2법칙의 과학 용어

를 사회학에 도입해 언어적 센세이션을 일으

킨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2012년 『3차 산업

혁명』이라는 저서를 통해 석탄을 활용한 증기

기관의 발명에 따른 1차 산업혁명과 석유에 

의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재생 에너지를 활

용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음을 주창했다.

〈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

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클라우

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

나누고 있다〉

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2016년 다보스 포럼

에서 ‘4차 산업혁명의 이해(Mastering the 

Fourth Industrial Revolution)’를 메인 테마

로 논의하면서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

는 단어에 매우 익숙해지게 됐다. 클라우스 슈

바프 교수가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은 증기기

관, 전기, 디지털과 인터넷에 이은 인공지능

과 초연결성을 그 핵심 주제로 하는 개념이기

도 하다.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

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만큼 해외에서 널리 

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, 디지털과 인터넷화

를 넘어 여러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

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융합

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온 것은 다수의 국가에

서도 볼 수 있다. 대표적인 것으로 독일의 ‘인

더스트리(Industry) 4.0’, 중국의 ‘중국제조 

2025(Made in China 2025)’, 일본의 ‘일본 

재흥 전략’ 등이 그것이다.

4차 산업혁명은 AI(인공지능) 기술과 빅데

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를 포

함하는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

목표로 한다. 이러한 목표는 데이터의 활용을 

그 필수적인 기반으로 한다. 데이터의 활용을 

통해 사물인터넷(IoT· Internet of Things)

으로 자동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로

부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부가 가치를 

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가시화됐다. 대중들

데이터가 석유인데…

4차산업 사공이 너무 많다, 

새 정부의 과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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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마케팅만이 가능하던 

방식에서 말 그대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마

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게 됐다.

여기에는 그러한 분석과 전략 구사가 가능

하게 될 만큼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스토

리지 가격의 하락과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들

을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증

가, 음성 데이터 수준에서 HD(고화질)급의 

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

신 기술과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(IT) 기술의 

발전이 기반이 됐다.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

분석하고 처리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집

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. 괜히 데이터를 4

차 산업혁명의 원유(oil) 라고 부르는 것이 아

니다.

지난 10여년 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한 

정책 담당자들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

한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

왔다. 그 과정에서 데이터 중에서도 그 중요성

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‘데이터 3법’이 

통합되는 성과를 이뤘고, 마이데이터(본인신

용정보관리)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은행별로 

나뉘어 저장돼 있던 금융 정보들을 하나의 사

이트에서 볼 수 있게 됐다. 조만간 휴대전화를 

바꿀 때 데이터를 쉽게 옮기는 것처럼 한 소셜

네트워크서비스(SNS)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

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도 손쉽게 

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.

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은 여럿이 데이터 산

업 정책을 이끄는 사공을 자처하게끔 하기도 

했다.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총괄하는 개

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더

해,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신용정보는 금융위

원회에 의해 관리되고, 과학기술 데이터는 과

학기술정보통신부가, 산업 데이터는 산업통

상자원부에 의해,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

에 의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

지금까지의 현실이기도 하였다.

〈마이데이터 사업. 셔터스톡〉

다수의 부처 사이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던 

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다듬어 하나의 통일되

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

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과

제이기도 할 것이다.

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

데이터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원유가 되기 위

해서는 이를 잘 꿰고 엮을 수 있어야 한다. 기

술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법

과 제도가 보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가

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. 데이터 정책도 마찬

가지이다.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

용과 보호라는 대전제를 충족할 수 있는 데이

터 산업 대계의 구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

한다.

(출처/중앙일보)


